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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s:
노후소득보장을 둘러싼
현실의 인식 공유



1. 울트라 초고령화 및
연금수급-부담불균형과
지속가능성 위기



1. 울트라 초고령화 및 연금 수급-부담 불균형과 지속가능성 위기

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70): 울트라 초고령화와 평균수명연장 따른 연금
급여지출 급증 및 연금 필요보험료율 급증은 바꿀 수 없는 ‘정해진 미래’ 
 울트라 초고령사회의 도래와 압도적 노년부양비(노년인구/생산인구) 부담: 

노년부양비 2020년 22->2070년 101로 생산인구 1명이 노인인구 1명 부양
 연금수급기간 20년 이상

 OECD 회원국과의 비교
 전세계유례없는한국사회의특수성, 울트라초고령사회와압도적노년부양비
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보험료율

 국민연금의 지나치게 낮은 보험료율로 수급-부담구조 불균형 심화
 9% 보험료율 약 30년 가입, 40% 급여율 약 20년 수급

 국민연금기금의 급속한 소진과 부과방식 전환 및 필요보험료율 급상승
 적립기금규모: 현재 900조(2021년) -> 최고 1840조(2041년) -> 소진 (2057년)
 부과방식전환시노년인구의부양구조가연금제도에전적으로반영
 보험료율 수준: 현재 9%(2021년)  -> 30.3% (2057년)



1-1. 울트라 초고령사회-압도적 노년부양비

부양비: 노년부양비 및 유소년부양비연령별 인구구조 및 인구구성비: 1960-2070

자료: 통계청(2021) 장래인구추계 2020-2070.



인구피라미드 변화(1960-2070)

자료: 통계청(2021) 장래인구추계 2020-2070.



1) 국제비교-한국의 노인부양비가 압도적으로 높음

1-2. 국제비교



2) 국제비교-한국의 연금보험료율 매우 낮음



3) 국제비교
- 한국은
자동조정
제도적장치
부재



4) 국제비교-한국의 연금수급연령 낮은 편



1) 제도부양비 악화

제도 부양비가 2050년경 90%를 넘어 2065년 120%까지 이를 전망

자료: 제4차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2018)

1-3.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위기



 전소득계층 연금수익비가 1.0을 훨씬 상회하는 1.9~3.7배

자료: 석재은,김용하(2019)

2) 연금 수급-부담 구조 불균형



3) 연금기금고갈및부과방식필요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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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민연금제도, 2019년 인구추계 기준 적립기금 소진연도는 2057년

2060년 기준 부과방식보험료율 : 2017년 기준: 27.2%, 2019년 기준: 30.3%

자료: 김용하(2021)



정리: 왜한국의연금은지속가능성위기에직면하고있나?

지속가능성

위기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

베이비붐세대 주니어의

초저출산

베이비붐세대 주니어의

불안정노동

인구대변화와세대부양계약수행위기에따른
한국 연금의 지속가능성 위기

자녀세대로부터의상당한세대이전을수반하는
낮은보험료갹출에따른연금수급-부담불균형

2회에 걸쳐

낮춘

연금급여

but,

줄곧 낮게 유지된

보험료갹출

석재은김용하 저출산고령화와 한국의 연금개혁 집문당, (2019) . 



2. 높은 노인빈곤율과
보장성 위기



2. 높은 노인빈곤율과 보장성 위기

 압도적으로 높은 노인빈곤율
 중위소득 50% 기준 여전히 40% 상회하는 빈곤율, 전체인구 빈곤율의 3배

 OECD 회원국과의 비교적 관점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노인빈곤율
 한국은 노년층에 대한 상대적 자원배분 가장 취약
 압도적으로 높은 한국의 노인빈곤율

 광범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 국민연금 수급율 40-50%  향후 70% 내외: 사각지대 50-60%  30-40%

 낮은 국민연금 급여수준
 2021년 국민연금 평균 55만원, 베이비붐세대 80-100만원 전망
 (ref.)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인가구최저생계비 58.3만원(중위소득 30%)

2022년 개인회생법원인정 1인가구최저생계비 116만원(중위소득 60%)
2021년 공무원연금 평균 237만원



자료: 김태완(2021) 재인용

 중위소득 50% 기준 노인인구 빈곤율(43.2%)은 근로연령인구 빈곤율(11.1%)에 비해 여전히 4배
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 증가에 따라 2019년 노인빈곤율은 2011년 대비 4.6%p 낮아짐

2-1. 노인빈곤율



자료: 통계청(2021) 2021 고령자통계

 노인집단 내 불평등도는 2015년 지니계수 0.427에서 2019년 0.389로 점차 낮아져 왔음
 그러나 근로연령인구 집단내 불평등도(0.317)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편임.

노인집단 내 불평등도



자료: 김태완(2021) 재인용

 중위소득 30% 미만에 노인인구 17.0% 분포
 중위소득 50% 미만에 노인인구 44.7% 분포
 중위소득 75% 미만에 노인인구 66.5% 분포
 중위소득 100% 미만에 노인인구 79.9% 분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노인인구의 9%, 기초연금 수급자는 66.7%, 국민연금수급자는 42.6%

노인소득 분포



자료: 김태완(2021) 재인용

 노인독거 가구의 62.8%, 노인부부 가구의 31.4%, 기타노인가구의 29.3%가 중위소득 50% 이하
에 분포



자료: OECD(2020) Pension at a Glance.

 한국은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전체인구 빈곤율 대비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임.

국제비교-노인빈곤율



국제비교-노인인구와 전체인구의 빈곤율





국제비교-노인의 가처분소득



주: 최소소득보장충족도= 1 – 빈곤율,   가처분소득 = 시장소득 – 조세 및 사회보험료부담 + 이전소득
자료: 석재은(2018)

국제비교-노령층과 근로소득층 비빈곤율 및 가처분소득 비교



 노인 소득원 구성에서 이전소득 비중: OECD 회원국 평균은 65%, 한국은 25%
 노인 소득원 구성에서 근로소득 비중: OECD 회원국 평균은 25%, 한국은 52%

국제비교- 노인소득원 구성



국제비교-연금소득대체율





실업의 연금영향: 한국이 가장 큼



자료: 안서연,백학영(2019)

 베이비붐세대의 소득과 자산은 전세대에 걸쳐 가장 높은 편임.

베이비붐세대는 현 노년세대와 다르다?

베이비붐세대 소득과 자산



베이비붐세대와 노인빈곤 및 세대 간 자원배분의 공평성

베이비붐세대는 이전 노년세대와 달리 탄탄한 경제적 역량(안티-빈곤 역량)이 있는 것으로 분석. 

베이비붐세대는 전세대에 걸쳐 가장 높은 소득수준과 자산수준을 가진 것으로 분석. 베이비붐세대

내 불평등 수준도 다른 세대에 비해 낮은 편임. 

 베이비붐세대의 국민연금 수급비율은 70%까지 높아지고, 국민연금 평균수급액이 80-100만원 수

준으로 예상됨. 

따라서 우리 사회의 압축적 성장과정과 함께 한 베이비부머세대가 노령층으로 진입하면, 현 노년

세대의 압도적으로 높은 빈곤율 고리는 단절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함.

이는 노인빈곤과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하여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 축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현재는 노인빈곤 해결에 초점을 두되, 미래에는 노령층과 근로층 간의 공평한 자원

배분이 더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져야 함을 의미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연금 사각지대: 가입자 기준

 국민연금 가입자는 2천171만명이고,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는 433만명으
로 가입자 중 20.0%임. 경제활동인구 중 연금갹출을 하지 않는 인구는 18.7%임. 

 전체 인구 중 비경활인구와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등 연금갹출을 하지 않는 인구비율은
40.6%임. 특히 연금수급권 확보에서 젠더 불평등 심각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0)

2-2. 공적연금 사각지대



자료: 통계청(2021) 2021 고령자통계

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53.1%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자의 합계 기준)
 남성노인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72.6%, 여성노인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38.2%로 성별 연금수급 격차 큼

낮은 공적연금수급율과 젠더 격차



65세 이상 노인인구 (100.0%)

국기초+
기초연금
(9.0%)

기초연금만
(31.8%)

기초연금+국민연금
(26.7%)

국민연금만
(15.9%)

직역
연금
만
(5.4
%)

비수급
(11.2%)

국기초
(9.0%)

기초연금
(66.7%)

국민연금
(42.6%)

직역
연금
(5.4%)

자료: 석재은(2021) 노인빈곤의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해법의 모색.

최옥금,홍정민(202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제도의 관계를 둘러싼 쟁점과 발전방향. 국민연금연구원; 통계청(2021) 2020 고령자통계 기초로 작성.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2020)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9%

 기초연금수급자 66.7%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 42.6%

 공적직역연금 수급자 5.4%

--------------------------------------------------------------------
국민기초 생계급여 + 기초연금수급자 9%

기초연금만 수급자 31.8%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자 26.7%

 국민연금수급자 15.9%

 직역연금수급자 5.4% 

 비수급자 11.1%



짧은 가입기간, 낮은 연금급여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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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연금급여수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전체 남성 여성

제1분위 15.51 (0.734) 15.60 (0.696) 15.38 (0.806)

제2분위 17.44 (0.826) 17.92 (0.799) 16.69 (0.874)

제3분위 21.12 (1.000) 22.42 (1.000) 19.09 (1.000)

제4분위 24.66 (1.168) 26.67 (1.189) 21.50 (1.126)

제5분위 27.84 (1.318) 29.48 (1.315) 25.26 (1.323)

소득분위별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정

자료: 우해봉, 한정림(2013)

현행 국민연금급여율을 유지한 채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시 세대별 소득대체율임: 1952년생 75.5만
원, 1984년생 87.2만원 *  Ref: 2021년 1인가구 생계급여 55만원

광범한연금사각지대와짧은가입기간으로인하여기본소득이보장이되지않음. 
연금소득의세대내계층간격차, 젠더간격차가큰데, 이는세대간이전의불평등성을초래함으로
써부정의함. 저소득층의기대여명이짧음으로인한연금불평등도발생

자료: 석재은(2018)

2-3. 낮은 국민연금 급여수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공적 다층노후소득보장수준(2020)

자료: 석재은(2021) 노인빈곤의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해법의 모색.
홍우형 등(2019) 기초연금 2020년 대상자 선정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재정학회; 최옥금,홍정민(2021) 기초연금

과 국민연금 제도의 관계를 둘러싼 쟁점과 발전방향. 국민연금연구원; 통계청(2021) 2020 고령자통계 기초로 작성.  



세대별 소득계층별 소득보장

자료: 김용하(2021)

 1970년생 기준, 30년가입, 남성
 평균소득자 : 국민연금 38.4%, 퇴직연금 14.2% 
 ½   소득자 : 국민연금 63.2%, 기초연금 24.1%, 

 2000년생 기준, 30년가입, 남성
 평균소득자 : 국민연금 30.0%, 퇴직연금 14.2%
 ½   소득자 : 국민연금 49.1%, 기초연금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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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차원적 불공평성과
신뢰성 위기



3. 다차원적 불공평성과 신뢰성 위기

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불신

 국민연금 가입자와 공적직역연금 가입자 간 불공평성과 신뢰성 위기

 제도순응자와 불순응자 간 불공평성과 신뢰성 위기

 세대 간 불공평성과 신뢰성 위기

 젠더 불공평성과 신뢰성 위기

 계층 불공평성과 신뢰성 위기



공적직역연금과의 불공평성

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연금수급-부담 구조 유사해졌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비고

연금보험료율 9% 14% --> 18% 국민연금의 2배

연금급여수준 40% 61.2% 1.5배

연금수급개시연령 65세 65세 2033년 이후 동일

연금수익비 1.5배 1.48배 거의 유사

여전히 국민연금과 공적직역연금 수급액의 격차는 상당
 국민연금 평균 55만원 vs. 공무원연금 평균 237만원
 가입기간, 보험료율, 급여율 차이 상당

"역시 공무원했어야"…국민연금 55만원 vs 공무원연금 237만원, 왜? - 매일경제 (mk.co.kr)

국민연금과 공적직역연금 간 불공평성 해소 필요. 국민연금과 공적직역연금의 완전통합을 통
한 불공평성 해소를 주장하는 의견이 많지만, 현재 공적직역연금의 재정상태가 훨씬 좋지 않
은 상태에서 국민연금과 공적직역연금의 섣부른 통합은 오히려 국민연금에게 공적직역연금의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다각적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신중하게 추진
할 필요 있음.

3-1. 공적직역연금과의 불공평성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8/787984/


 ‘국민연금제도에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긍정’이라고 답한 비율이 31.1%,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는 ‘긍정’이 39.6%에 불과(국민연금공단, 2021) ) [2021 국감] 허종식 의원 “미래세대 국민연금 불신 커…제도 개혁 나서야” - 아시아투데이 (asiatoday.co.kr)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2030세대들의 불신이 큼.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느냐’는 물음에 50대 이상이 3.62점(5점
척도 기준)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20대와 30대는 각각 2.79점, 2.94점에 불과(국민연금공단, 2021)

국민연금에대한국민의신뢰및지지가건강보험에비해상당히낮음(한림대, 2015).
 건강보험이꼭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은 94.3%인데비해,국민연금제도가꼭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은 70.0%그침
 건강보험료를더부담하더라도건강보험보장성을강화하는것이낫다고응답한비율은 53.8%였던것에비해,국민연
금보험료를더부담하더라도국민연금급여를더받는것이낫다고응답한비율은 39.5%에그쳤음.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

지

않다

②
그렇

지

않다

①+
②

③
보통

이다

④
그렇

다

⑤
매우

그렇

다

④+
⑤

계
평균

(점)

▣전체▣ (1,214) 2.6 9.2 11.9 18.1 44.3 25.7 70.0 100.0 3.8

연령

19-29세 (217) 2.3 10.6 12.9 23.5 42.9 20.7 63.6 100.0 3.7

30대 (237) 7.6 15.2 22.8 24.5 36.7 16.0 52.7 100.0 3.4

40대 (257) 2.3 10.5 12.8 18.7 42.0 26.5 68.5 100.0 3.8

50대 (229) 0.9 7.4 8.3 15.7 45.9 30.1 76.0 100.0 4.0

60대 (133) 0.8 4.5 5.3 9.0 53.4 32.3 85.7 100.0 4.1

70세이상 (141) 0.0 2.1 2.1 10.6 52.5 34.8 87.2 100.0 4.2

국민연금제도는 꼭 필요하다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

지

않다

②
그렇

지

않다

①+
②

③
보통

이다

④
그렇

다

⑤
매우

그렇

다

④+
⑤

계
평균

(점)

▣전체▣ (1,214) 2.7 18.4 21.1 39.5 31.9 7.6 39.5 100.0 3.2

연령

19-29세 (217) 2.8 18.0 20.7 46.5 24.4 8.3 32.7 100.0 3.2

30대 (237) 6.8 24.1 30.8 37.1 26.2 5.9 32.1 100.0 3.0

40대 (257) 1.9 17.5 19.5 37.4 33.1 10.1 43.2 100.0 3.3

50대 (229) 2.6 19.2 21.8 34.9 36.2 7.0 43.2 100.0 3.3

60대 (133) 0.0 12.0 12.0 33.1 47.4 7.5 54.9 100.0 3.5

70세이상 (141) 0.0 15.6 15.6 49.6 29.1 5.7 34.8 100.0 3.2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국민연금을 현재보다 더 받아야 한다

자료:  석재은외(2015) 한림대 세대공생연구팀의 ‘2014년 고령화와 세대공생 인식조사’ 분석결과.

3-2. 세대 간 불공평성과 연금 불신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1013010006873


정리: 한국연금의삼중딜레마(Trilemma)와악순환(vicious circle) 구조

지속가능성위기

신뢰성 위기보장성 위기

한국 연금의 트릴레마(Trilemma) 
악순환 구조

첫째, 지속가능성 위기 (재정적 측면)
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 급격한 고령화로 연금
기금소진 쓰나미와 노령부양부담 급증

 베이비붐세대 주니어의 불안정노동으로 연금
재정 불안 및 부양역량 취약

 베이비붐세대 주니어의 초저출산으로 2세대에
걸쳐 연금재정 불안 및 부양역량 취약

 연금 수급-부담 불균형으로 적립기금 소진

둘째, 보장성 위기 (사회적 측면)
 광범한 연금수급 사각지대로 연금수급율 제한
적: ‘우리들의 연금‘ or ‘당신들의 연금’?

 연금수급권자도 짧은 가입기간으로 낮은 연금
수준: 노후빈곤의 그림자

 결과적으로 연금보장성 취약, 노인빈곤 심각

셋째, 신뢰 위기 (정치적 측면)
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취약
 연금을 둘러싼 세대 갈등 위험
 연금을 둘러싼 공적직역과 일반국민 갈등 위험
 연금을 둘러싼 계층, 젠더 불공평성



정리: 연금개혁을 둘러싼
중요한사실의공유된인식



 첫째, 울트라 초고령화와 평균수명 연장 따른 연금급여지출 급증, 연금기금 소

진 및 연금 필요보험료율 급증은 바꿀 수 없는 ‘정해진 미래’

 둘째, 베이비붐세대의 이전 세대와 구분되는 차별적 역량을 고려할 때, 현재는

노인빈곤 해결에 초점을 두되, 미래에는 노령층과 근로층 간의 공평한 자원배

분이 더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져야 함을 의미

 셋째, 지나치게 낮은 연금보험료로 인한 연금 수급-부담 불균형으로 연금기금

이 급속히 소진되고 완전부과방식 전환시 필요연금보험료율이 지나치게 높아

짐에 따른 세대 간 불공평성 확대와 지속가능성 위기 해결 필요

 수용가능한 연금보험료율 수준으로 유지가능한 연금제도로 정비 필요



 넷째, 연금사각지대 해소 통한 국민연금의 포괄적 적용과 일정수준 이상의 연금

가입기간 확보 및 최소한 현행 연금급여율 유지 통한 국민연금 적정급여수준 확

보 필요

 다섯째, 국민연금으로만 노후소득 기본보장을 설계하는 접근을 하기보다는 기초

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정 퇴직연금 등 공적(준공적) 다층노후소득보장

제도의 최적결합을 통한 비용효율적인 노후소득 기본보장 방안 마련 필요



Goals:
노후소득보장 목표와 방향



연금개혁의 목표



1. 노후생활보장, 노후 안티빈곤이라는 절대적 목표

2. 세대 간 자원배분 형평성이라는 상대적 목표

- 연금급여수준, 연금수급기간, 생애 총연금급여

- 연금부담수준 대비 연금급여수준

3. 보편적 기본보장 달성 위한 취약집단 보호라는 공적연금의 특별한 임무

4. 제도밖과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의 적정 역할분담

5. 제도내부의 구조적 지속가능성

1. 급여 적정화의 목표



1-1. 급여 적정화를 위한 고려사항

1. 개인: 수급자 관점에서 절대적,상대적 급여수준의 적절성
1) anti-poverty, 최저수준 이상 보장

- 노령층과 근로연령층 필요소득 차이, 빈곤선 차이 검토 필요

2) 소득대체율, 생활수준 유지

2. 시간축: 세대 간 형평성 측면에서 근로세대와의 실질 가처분소득 비교
1) 노령층과 근로세대와의 실질 가처분소득 비교

2) 현노령층과 미래노령층의 실질 가처분소득 비교

3. 평균의 착시, 취약층: 기본보장의 관점에서 취약층의 연금급여 보장
1) 저소득층 연금급여 기본보장

2) 젠더와 연금급여 기본보장

3) 불안정 경제활동(짧은 가입기간)과 연금급여 기본보장



4. 제도밖 역할분담: 다층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퇴직연금과의 관계
1) 기초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과의 관계
- 최저보증연금

2) 퇴직연금과의 관계
- 퇴직금적립금 연금보험료 일부 전환
- 퇴직연금 연금의무화

5. 제도내 구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연금급여수준의 적절성
1) 인구구조, 제도부양비
2) 연금부담과의 관계: 연금 수급-부담 구조
3) 연금부담과의 관계: 연금보험료 수용가능성
4) 평균수명연장과 연금수급기간, 연금수급연령
5) 자동조절장치

6. 종합적 검토: 연금급여 적정화 방안
1) 결합대안 구성의 원칙
2) 결합대안 구성의 가능성
3) 결합대안의 장단점



 보장성 강화 전략
 국민연금 포괄범위 확대: 연금가입 의무화
 국민연금 급여 수준 강화: 연금가입기간담보위한연금크레딧확대, 소득상하한선인상, 연금급여율
인상

 기초연금 강화: 기초연금 강화 통한 기본보장 강화
 퇴직연금 의무화 및 중하위층 타겟의 국가관리 퇴직연금 트랙 만들기
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정퇴직연금 등 공적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다양한
최적결합을 통한 소득계층별 노후 기본보장 방안 마련

 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연금 수급-부담 구조 불균형 완화 전략
 부담 강화: 연금보험료율 인상, 국가 재정지원 확대, 퇴직금적립금의 연금보험료 전환
 급여 축소: 연금수급연령 인상, 연금슬라이드 축소

 세대 간 불공평성 해소 전략
 연금급여및연금부담의예측가능성, 연금보장신뢰성및연금정책투명성보장
 세대 연금수익비 최소한 1.0 이상 보장
 보험료 부담 수용성 측면에서 연금보험료 상한 설정: (예) 18%, 20%
 세대 공평성 측면에서 세대 부양비 50%(근로인구 2인이 노인1인 부양) 수준에서 총부양부담
고정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급여수준 자동조정, 기초연금의 수급범위 및 급여수준 자동조정

1-2. 연금개혁 방향



1. 연금가입 보편화
1) 1인 1국민연금, 모든 국민의 국민연금 의무가입
2) 최소 20년 기본연금 가입기간 채울 때까지 국민연금 의무가입

2. 연금 가입기간 적정화
1) 연금크레딧 확대: 출산양육(첫째자녀부터), 군복무, 실업, 돌봄 등 크레딧 확대
2)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3.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다층체계 통한 기본보장 달성
1) 기초연금 보편연금화
2) 기초연금 최저보증연금화(기초생활보장제도 보완)

4. 지속가능성 및 공평성 고려한 급여수준 제한 설정
1) 연금보험료 부담의 수용가능성 유지: 보험료율 20%(?) 상한 설정
2) 세대 연금수익비 최소한 1.0 이상의 유지
3) 세대 부양비 상한 설정 및 자동급여조정

5. 지속가능성 및 공평성 고려한 연금급여 자동조정장치 도입
1) 제도부양비, 연금수급기간, 기대수명
2) 경제성장율, 근로세대 가처분소득과의 적정 균형

1-3. 보장성, 지속가능성, 공평성 고려한 급여 적정화 방안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와기본보장

인구구조 및 거시경제 변수 등 불확실한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투명하고 유연하게 적응해나갈 수

있는 제도체계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곧 구조적인 지속가능 전략

 제도층마다 독특한 기능에 따른 역할이 잘 분담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확하고 투명한 인과관계

에 따라 하나의 제도만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 제도층의 명확한 역할 분리와 투명한 대응은 사

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한 연금제도 개혁에 있어서도 국민적 이해를 구하고 정치적으로 설득하

는 작업을 훨씬 용이하게 함.

 다층체계의 강점은 연금을 움직이기 힘든 무거운 코끼리가 아니라 움직이기 쉬운 다양한 작은

동물로 나누는 것임. 이와 같이 다층체계 구축은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

 다층노후소득보장 전략은 소득계층별 기본보장을 위한 최적의 다층결합을 통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적의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함으로써 지속가능성에 높이는 데 기여



소득계층별 최적화된 기본보장 전략

 첫째, 국가의 기본보장에 대한 선택과 집중

 둘째, 최적의 다층결합을 통한 비용효과적 대응 가능

다층노후소득보장을통한기본소득보장을위해중상층은법정퇴직연금등을포함하여최저소득보장을

달성하고, 저소득층은최저소득보장을위해최저보증연금과같은보충소득제도가필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계

현행

기초연금의 최저보증연금화 방안 보편적 기초연금: 100% 수급,  국민연금 세대독립 재정

국민연금급여율 인상방안

자료: 석재은,김용하(2019) 저출산고령화와 한국의 연금개혁. 
집문당.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계

기초연금의 최저보증연금화 (캐나다,스웨덴 방식) 방안
 기초연금 급여수준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통합
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이 차등적으로 두터워지는 효과를 가져 빈곤율 감소에 기여
 국민연금 급여가 없거나 급여수준이 낮은 현세대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의 역할이 한층 커졌다
가, 현세대 노인들이 점점 퇴장함에 따라 기초연금 역할은 자연스럽게 감소

 부양구조 악화 및 노령층의 다층노후소득보장 수준 개선에 따른 자동적, 유연한 대응 용이
 현 노령세대 노인빈곤율 대응에 즉각적으로 효과적
 공공부조 생계급여 통합으로 기본보장에 선택과 집중, 빈곤감소에 효과적
 국민연금 제도 순응도에 부정적 영향

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으로 세대독립 재정, 보편적연금화 방안
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으로 수급-부담 구조 불균형 개선 및 세대 독립재정
 국민연금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 연계조정 폐지
 보편적 기초연금화(100% 수급) 방안

 제도구조 단순화로 제도 이해 용이
 부양구조 악화 및 노령층의 다층노후소득보장 수준 개선에 따른 자동적, 유연한 대응 어려움



2. 지속가능성 제고 위한 부담 및 장치 마련

연금재정의세대독립성강화: 연금보험료즉각적인상(베이비붐세대함께부담)

 예컨대, 2023년 12%(3%p 인상), 이후 2036년 20%까지매년 1%p 인상

부가가치세등소비세확대를통한노령세대포함전세대의공동부담



2-1. 국민연금:급여-부담연계강화

국민연금은 적립방식 요소를 강화하여 가능한 세대 간 소득이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
 수급-부담 구조 균형화로 세대 수익비 낮추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필수적
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퇴직금적립금중 일부를 국민연금보험료로 전환하
여 보험료인상부담을 일부 흡수하는 방안 검토 가능

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분을 줄이거나 국민연금 재분배 부분을 기초연금으로 통합하자는 제안
도 제기되지만, 국민연금을 순수 소득비례제도로 만들거나 또는 소득재분배를 포함하여 만들거
나 국민연금을 세대 간 공평성 강화를 위해 세대 간 수급-부담 구조 균형화가 중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등 갹출연금의 세대 독립재정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범위를 달리 설정
 국민연금 등 갹출연금이 세대 독립재정이 된다면 보편적 기초연금이 되는 것이 바람직
 국민연금이 세대 독립재정이 되면 세대 간 이전의 균등화를 위한 장치로 작동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연계도 필요 없게 됨.

 퇴직금 일시금의 연금 강제화 필요.
 연금소득대체율 보장 위한 퇴직연금 실효화 (4.3% 보험료, 급여율 10%) 필요



2-2. 기초연금: 세대부양개념에서계층연대개념으로전환

노인인구가 40-50%에 달하는 고도 초고령사회에서 기초연금을 근로인구가 부담할 수 있을까?

2017년 일본 경제산업성 발간 [신산업 구조 비전] 보고서에 따르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지속가

능한 사회보장 해법 모색 차원에서, 근로세대로부터 노령세대로 사회보장 이전소득이 흘러가는 것으

로부터 부담여력 있는 곳에서 부담여력 없는 곳으로 이전소득이 흘러가도록 하는 방향 전환 모색

기초연금 재원에 고소득층 고령자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소비세 포함 사회보장 목적세 조성

 소득세 뿐만 아니라 소비세를 통해 사회보장 목적세를 조성하는 것을 통해 조세를 재원으로 부

과방식으로 운영하더라도 세대 간 부양 보다는 고령층도 사회보장재원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

 이를 통해 세대 간 부양이 아니라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으로부터 부담능력이 없는 계층으로의

계층연대적 소득이전이 기초연금의 중요한 개념으로 전환됨.

 이를 통해 기초연금은 세대부양 연금이 아니라 사회연대 연금이 되는 것이고, 인구구조 부담으

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됨. 기초연금이 노령층에 대한 범주적 기본소득이라고 볼 때 기본소

득 조성 재원이 세대 간 부양 중심의 개념에서 사회연대적 개념의 재원으로 전환되는 것이 타당



2-3. 지속가능성의 조건

세대 간 연금정의를 실현하는 연금의 세대공생 해법은 세대별 수익비 1.0(세대부담=세대급여)

을 최저방어선으로 유지함으로써 연금을 통한 세대 간 부양계약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동시

에, 소득계층별로 상이한 다층노후소득보장전략을 통해 노령세대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것임.

 수익비가 1.0로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세대별로 기여한 만큼 받아갈 수 있는 명목확정갹출

(NDC)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음



3. 탈정치적사회공학적해법을마련할연금정치(Pension Politics):  
정치적 이해 초월한 공생 목표와 논의 공간 마련

미래 고령인구 등 정확한 사실(fact), 변화가능성이 낮은 ‘정해진 미래’ 전망을 기반으로 탈정
치적인 사회공학적 해법 모색
 불확실한 사회변화 가운데서도 부양구조 변화와 연금급여 지출전망은 비교적 명확한 사실
 합의 가능한 정책목표 공유: 세대 공생, 계층 공생, 젠더 공생 해법, 기본보장에 선택과 집중
 연금해법은 실증적인 자료 기반으로 사회공학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정치적 이해를 초월한

연금정치(pension politics) 공간 마련: 국회 또는 대통령직속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미시 차원에서의 연금의 시민정치 중요- 언론의 역할 중요
 시민에게 투명한 정보공유 제공과 합리적 사회적 공론장 마련 통해 공생의 연금해법 도출
 다차원적 연금정치 통한 광범한 개혁적 사회연합 구성

역사적 책임의식과 사명을 가진 강력한 리더십 필요: 스웨덴, 독일, 일본 등
 대폭적인 연금개혁을 통해 세대 간 자원배분의 공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비교적 확보한 스웨덴,
독일, 일본 등의 경우, 지속가능한 연금의 미래를 보장해야 한다는 확신에 찬 강력한 리더십으로
연금을 탈정치적 공간에서 사회공학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을 정치적으로 조성



Criteria:
개혁대안 적절성 평가기준



보장성: 노후소득안정-포괄성 및 충분성

1. 포괄성: 누구도 연금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보편적으로 포괄하고 있는가? 

– 모든 근로연령층의 갹출 공적연금 적용(가입) 방안을 포함하고 있나?

– 불안정노동 여건 등에 대응한 연금가입 방안을 포함하고 있나?

– 모든 노년층의 연금수급 방안을 확보하고 있나?

2.   충분성: 누구도 빈곤하지 않도록 기본보장이상의충분한급여수준을보장하고있는가? 

– 공적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다양한 결합 통한 소득계층별 충분성 보장이 가능한가?

–국민연금급여율이충분성보장에적합한가? 국민연금급여율인상

–기초연금급여수준이충분성보장에적합한가? 기초연금의최저보증연금(최저소득보장)  or 

기초연금의보편적기본보장

– 연금가입기간의 적절한 확보를 통한 충분성 보장 방안을 포함하고 있나?



지속가능성: 부담수용성 및 최적효율성

3.  부담수용성: 연금보험료 부담수준을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인가?

– 수용가능한 부담수준 상한 설정을 고려하고 있는가?

ex) 연금보험료율 20% 이내 유지, 제도부양비 50% 수준에서 고정(2035년)

– 노령세대와 근로세대 간 가처분소득 균형 유지할 수 있는가?

– 세대 연금수익비가 1.0 이상을 담보할 수 있는가?

4. 최적효율성: 연금급여의 충분성으로 노후생활안정의 보장성을 담보하면서도 연금재정 총규

모를 가능한 작게 유지할 수 있는 비용최적화 방안인가? 

– 공적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다양한 결합 통한 소득계층별 최적의 기본보장 전략으로

비용의 최적효율화를 도모하는 방안인가?



공평성 및 공동체성 (사회연대성-신뢰성)

5. 공적직역연금과의 공평성: 공적직역연금과의 공평성이 담보되는 방안인가?

8. 급여-부담 공평성: 제도순응자와 제도비순응자의 분별, 가입기간 및 부담수준에 일정 정도 비
례하는 급여수준이 보장되는 방안인가?

6. 세대 간 공평성: 전 세대 걸쳐 연금혜택의 안정적 보장과 동시에 수용가능한 수준의 연금부담
이 유지되는 방안인가?

7. 세대 간 이전 공평성: 누구도 세대 간 부양(세대 간 소득이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안인가?– 젠더 & 계층 형평성



평가기준

지속가능성

노후소득 보장성

공평성

1. 포괄성: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모두를 보편적으로 포
괄 적용–모두에게 연금 포괄적용 & 연금크레딧 확대

2. 충분성: 누구도 빈곤하지 않도록 최저수준이상의급여수
준보장 –국민연금적정급여수준 확보& 기초연금확대

6. 세대 간 공평성: 전 세대 걸쳐 연금혜택의 안정적 보장
& 수용가능한 수준의 연금부담 유지

7. 급여-부담 공평성: 가입기간 및 부담수준에 일정 정도
비례하는 급여수준 보장

8. 세대 간 이전 공평성: 세대간부양(세대간소득이전)에서
배제되지않고세대간이전수준의계층및젠더공평성확보

9. 공적연금 간 공평성: 국민연금과공적직역연금간공평성보장

3. 부담 수용성: 연금보험료 부담수준을 수용가능한 수준으
로 유지 – 세대 연금수익비 1.0 이상 유지 & 노령세대와
근로세대 간 가처분소득 균형 유지

4. 최적 효율성: 최저소득이상보장하면서도연금재정총규모
가능한작게유지–소득계층별상이한다층체계기본보장전략

5. 신뢰성: 연금제도의안정적지속성에대한사회적신뢰확보

자료: 석재은(2021)



Alternatives:
노후소득보장 개혁대안들



4차 국민연금제도개선위원회 개혁대안



노후기본보장 위한 개혁대안의 여러 갈래들

개혁대안 구분 개혁전략

국민연금 수급-부담구조 균형
= 세대 간 공평성 긍정적
= 지속가능성 긍정적
= 정치적 수용성 부정적

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으로 연금부담 강화

 연금수급연령 인상으로 연금수급기간 축소

 자동안정장치 도입-부양비, 평균수명(연금수급기간), 경제성장율 연동

 보험료율 상한 설정
 세대 연금수익비 1.0 담보를 고려한 연금보험료율 상한 설정

국민연금 급여수준 인상
= 노후소득 보장성 긍정적
= 지속가능성 부정적

 국민연금 급여율 인상(급여율 현행 40% 45%, 50% 인상, 5-10%p)
 저소득층 빈곤해소보다는 중간층 이상 적정 노후소득 확보에 기여

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금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통한 연금가입기
간 확대로 연금급여수준 제고
 현재 연금수급자보다는 미래 연금수급자의 연금가입기간 확보 통한 적정

연금급여수준 확보에 기여
 불안정노동집단 등 취약집단의 적정 연금급여수준 확보에 기여

기초연금 강화: 보편적 기초연금
= 노후소득 보장성 중립적 또는 긍정적
= 지속가능성 부정적

 보편적 기본소득형 기초연금
 기초연금 수급대상 100%
 기초연금 급여수준 30, 40, 50만원(국민연금 A값 12~20%)
 재정규모 상당하고, 인구고령화로 재정부담 급증하여 지속가능성 위협

기초연금 강화: 최저보증 기초연금
차등 기초연금

= 노후소득 보장성 긍정적
= 지속가능성 긍정적
= 정치적 수용성 부정적

 최저보증 기초연금 또는 차등 기초연금
 기초연금 수급대상 70%  30~40% 단계적 축소
 기초연금 급여수준 소득수준별 차등: 30~50만원(중위소득 30-50%)
 국민연금 제도순응성 침해
 최적 비용효율성 및 확실한 빈곤해소 효과
 점차 기본보장 위한 기초연금 역할 축소함에 따라 재정부담 감소하여 지속

가능성 제고





1. 인구구조 변화와 연금의 영향에 대한 인식 차이
 세계 유례없는 1.0에 이르는 노년부양비(제도부양비는 더 높음)가 연금제도에 시사하는 바는 피할 수

없는 엄중한 사실
 기금고갈 이후 부과방식 전환시 필요보험료율 30% 상회. 초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등 전체 사회보험부담율 50-60%로 부담 가능하지 않은 수준이고, 연금급여보다 높은 부담이므로 수용
불가

2. 보험료 인상의 시급성, 필수성에 대한 인식 차이, 국고 및 목적세 등 다른 재원의 동원 가능성에 대한 인식
차이
 전세계적으로 연금개혁의 가장 큰 두 축은 세대 간 공평성 제고 위한 급여-부담 연계 강화, 불안정 노

동자, 여성 등 연금취약층에 대한 기본보장 강화
 지나치게 낮고 수급-부담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연금보험료율 인상은 가장 시급한 것 아닌가?
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넓어 국민연금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급여지출에 일반재

정 및 목적세로 재원조달을 하는 것의 정당성이 있나?
 로봇세 등의 새로운 재원 전망은 불투명

3. 기금고갈의 실재에 대한 인식 차이
 연금급여지출 급속한 증가는 수급자수와 가입자수 추이(즉 인구추계)에서 확인가능한 명확한 사실
 기금고갈이 현실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기금고갈의 현실은 기금규모의 거대함과

시장에 투자된 기금의 현금화 과정의 경제혼란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

노후기본보장 개혁대안을 가르는 현실 인식의 차이의 타당성 검토



4. 국민연금 급여인상 정책효과와 빈곤감소 및 세대, 계층, 젠더 영향
 빈곤감소보다는 중간층 노후소득 강화, 현 노령층 빈곤보다는 미래 노령층 소득수준 강화, 국민연금 배
제자보다는 국민연금 가입자(상대적 안정적 계층), 불안정 경제활동집단인 여성보다는 남성에 유리

 연금크레딧 확대가 계층, 젠더적 관점에서 연금취약층 지원에 더 적합
 연금가입 의무화(20년 가입)가 계층, 젠더적 관점에서 연금취약층 지원에 더 적합

5. 보편적 기본소득형 기초연금의 정책효과와 빈곤감소 및 세대, 계층, 젠더 영향
 국민연금을 통한 세대 간 소득이전 지속되고 있고, 기초연금 중하위 70% 지급이 정착된 상황에서 기초

연금을 상위 30%까지 포함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을까?
 최저보증 기초연금방안에 비해 재정부담이 너무 크고, 추가적인 재정투입을 통한 빈곤감소 효과 낮고

및 계층, 젠더 영향 역진적

6. 최저보증 기초연금의 정책효과와 빈곤감소 및 세대, 계층, 젠더 영향
 국민연금을 당연가입 원칙 및 소득파악 역량을 통해 잘 운영하면, 기초연금을 최저보증연금으로 운영

하더라도 가입회피 등 도덕적 해이 문제는 크지 않을 것임. 국민연금 가입시기는 근로연령기이고 기초
연금 수급시기는 노년기로 상이한 인생주기이므로 최저보증 기초연금이 가입 및 납부행위에 간섭하지
않을 것

 최저보증 기초연금은 최저소득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오히려 연금소득의 예측가능성
을 높여주는 효과 있을 것

 다만, 최저보증 기초연금 운영에 따른 행정적 부담은 있을 것.
 현노령세대는 최저보증 기초연금이 노인빈곤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노령세

대는 국민연금 강화를 통해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에 주축이 되도록 하고 최저보증 기초연금은 보
완적 역할을 하도록 함.



노후소득보장 개혁대안들

 국민연금 강화 전략

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 & 관대한 연금크레딧 적용
 국민연금 급여율 인상: 현행 40% 급여율에서 45% 또는 50% 인상(4차 연금제도개혁위 3안
및 4안)

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보험료율 인상 상한 설정 필요

 기초연금 강화 전략
 1안: 기본소득형 기초연금: 보편적 적용으로 70% 적용  100% 적용, 기초연금 급여수준
현행 30만원  40만원 or 50만원 or 기본보장 수준과 연동되는 두터운 기초연금

 2안: 최저보증 기초연금: 최저소득보장 기초연금 or 최저연금보장 기초연금, 소득수준별 차
등적 기초연금

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동시 강화 전략
 국민연금 강화 및 기초연금 강화 전략 병행

 퇴직연금 의무화 강화



제5차 국민연금재정추계 결과

2023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18-64세 인구(A) 3,501 3,249 2,782 2,324 1,984 1,674 1,418

노인인구(B) 950 1,306 1,725 1,900 1,868 1,747 1,563

노인부양비(B/A) 27.1 40.2 62.0 81.8 94.2 104.4 110.2

노인인구/가입자수(B/D) 43.2 62.5 93.6 123.9 149.3 160.9 165.9

가입자수(D) 2,199 2,090 1,843 1,534 1,251 1,086 942

노령연금수급자수(E) 527 761 1,160 1,467 1,569 1,501 1,347

제도부양비(E/D) 24 36.4 62.9 95.6 125.4 138.3 143.1

노인부양비 및 제도부양비

자료: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2023.1)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시산결과 바탕으로 필자 재정리



노령연금 수급율 및 실질소득대체율

2023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노령연금수급율 55.5 58.3 67.2 77.2 84.0 85.9 86.2

연금급여 실질소득대체율 25.0 25.3 24.0 23.7 23.8 24.2 24.4

자료: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2023.1)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시산결과를 바탕으로 필자 계산



제5차
재정추계
기준

연금수급자
(만명)

연금급여
(원)

연금급여지출
(만원)

GDP 대비 연금급
여지출(%)

부과방식비용율
(%)

2023 527 719,844 4,552,291,875 1.7 6

2030 761 830,241 7,581,757,057 2.7 9.2

2040 1160 951,888 13,250,275,091 4.4 15.1

2050 1467 1,125,395 19,811,459,115 6.3 22.7

2060 1569 1,333,108 25,099,760,885 7.7 29.8

2070 1501 1,587,845 28,600,259,353 8.8 33.4

2080 1347 1,879,345 30,377,740,012 9.4 34.9

자료: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2023.1)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시산결과를 바탕으로 필자 계산

제5차 재정추계 기준: 연금수급자 및 연금급여지출



전노령층 기본 연금보장 급여지출

전노령층
기본보장

전체
노령인구
(만명)

연금급여
_25%(원)

연금급여
_30%(원)

연금급여
_35%(원)

GDP대비
연금급여

25%지출(%)

GDP대비
연금급여

30%지출(%)

GDP대비
연금급여

35%지출(%)

2023 950 719,844 863,813 1,007,781 3.06 3.68 4.29

2030 1,306 821,216 985,459 1,149,703 4.58 5.50 6.42

2040 1,725 991,287 1,189,544 1,387,802 6.81 8.18 9.54

2050 1,900 1,184,888 1,421,865 1,658,843 8.59 10.31 12.03

2060 1,868 1,402,448 1,682,937 1,963,427 9.64 11.57 13.50

2070 1,747 1,643,705 1,972,445 2,301,186 10.60 12.72 14.84

2080 1,563 1,926,464 2,311,756 2,697,049 11.18 13.42 15.65

전노령층 기본보장시 연금급여지출

자료: 필자 계산



전노령층 기본연금보장 부과방식비용율

전노령층
기본보장

노령인구/가입자수 노령인구/18-64세인구

연금급여25% 
부과방식
비용율(%)

연금급여 30% 
부과방식
비용율(%)

연금급여 35% 
부과방식
비용율(%)

연금급여25% 
부과방식
비용율(%)

연금급여 30% 
부과방식
비용율(%)

연금급여 35% 
부과방식
비용율(%)

2023 10.8 13.0 15.1 6.8 8.1 9.5

2030 15.6 18.7 21.9 10.0 12.1 14.1

2040 23.4 28.1 32.8 15.5 18.6 21.7

2050 31.0 37.2 43.4 20.4 24.5 28.6

2060 37.3 44.8 52.3 23.5 28.2 33.0

2070 40.2 48.3 56.3 26.1 31.3 36.5

2080 41.5 49.8 58.1 27.6 33.1 38.6

자료: 필자 계산



기초연금 강화 방안

유형 급여액 기초연금 소요재정

기본소득형 보편적 기초연금

전체노인 100% 30만원 32.3조원

전체노인 100% 40만원 43.1조원

전체노인 100% 50만원 53.9조원

최저보증 기초연금

중위소득 30% 58.3만원 27.5조원

중위소득 40% 77.8만원 34.1조원

중위소득 50% 97.2만원 42.4조원

현행 기초연금 중하위 70% 30만원 21.5조원

기본보장 대안별 소요재정

 1안: 기본소득형 보편적 기초연금: 전체노인 100% 수급, 급여수준 30만원, 40만원, 50만원

 2안: 최저보증 기초연금: 중위소득 30%, 중위소득 40%, 중위소득 50% 최저소득보장 기초연금



기초연금총소요재정(만원) 가구당부담(만원) 가구당부담율

현행 기초연금 2,154,000,000 134 2.4%

보편기본소득형 30만원 3,231,000,000 201 3.5%

보편기본소득형 40만원 4,308,000,000 267 4.7%

보편기본소득형 50만원 5,385,000,000 334 5.9%

최저보증기본연금
중위소득 30%(58.3만원)

2,745,273,000 170 3.0%

최저보증기본연금
중위소득 40%(77.8만원)

3,405,474,000 211 3.7%

최저보증기본연금
중위소득 50%(97.2만원)

4,241,226,000 263 4.6%

기초연금 대안별 가구별 부담 수준

주: 20-64세 가구주 가구당 평균소득 대비 부담율로 계산



기초연금 대안별 소득분위별 소득구성: 기본소득형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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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안별 소득분위별 소득구성: 최저보증형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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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안별 소득분위별 공적이전소득: 기본소득형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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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안별 소득분위별 공적이전소득: 최저보증형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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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기준 현행 기초연금 빈곤율(A) 개정기초연금 빈곤율(B) 빈곤감소폭(A-B) 빈곤감소율((A-B)/A)

기본소득형30만원

중위소득 30% 기준(58.3만원) 25.0% 25.0% 0.0% 0.0%

중위소득 40% 기준(77.8만원) 32.0% 32.0% 0.0% 0.0%

중위소득 50% 기준(97.2만원) 40.0% 40.0% 0.0% 0.0%

기본소득형40만원

중위소득 30% 기준(58.3만원) 25.0% 14.5% 10.5% 42.0%

중위소득 40% 기준(77.8만원) 32.0% 26.4% 5.6% 17.5%

중위소득 50% 기준(97.2만원) 40.0% 35.5% 4.5% 11.3%

기본소득형50만원

중위소득 30% 기준(58.3만원) 25.0% 2.9% 22.1% 88.4%

중위소득 40% 기준(77.8만원) 32.0% 22.8% 9.2% 28.8%

중위소득 50% 기준(97.2만원) 40.0% 31.0% 9.0% 22.5%

최저보증 중위소득30%

중위소득 30% 기준(58.3만원) 25.0% 0.0% 25.0% 100.0%

중위소득 40% 기준(77.8만원) 32.0% 32.0% 0.0% 0.0%

중위소득 50% 기준(97.2만원) 40.0% 40.0% 0.0% 0.0%

최저보증 중위소득40%

중위소득 30% 기준(58.3만원) 25.0% 0.0% 25.0% 100.0%

중위소득 40% 기준(77.8만원) 32.0% 0.0% 32.0% 100.0%

중위소득 50% 기준(97.2만원) 40.0% 34.2% 5.8% 14.5%

최저보증 중위소득50%

중위소득 30% 기준(58.3만원) 25.0% 0.0% 25.0% 100.0%

중위소득 40% 기준(77.8만원) 32.0% 0.0% 32.0% 100.0%

중위소득 50% 기준(97.2만원) 40.0% 0.0% 40.0% 100.0%

기초연금 대안별 빈곤개선 효과



개혁대안 제안



노후소득보장 개혁의 관점

 인구구조 변화는 정해진 사실이고 연금개혁에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고 엄중함.

 명확한 사실을 전제로 연금개혁 논의하는 것이 중요함.

 연금제도는 본질적으로 세대 간 자원배분을 공평하게 조율하기 위한 장치임.

 이것이 연금제도의 급여-부담 구조를 노인만의 안정적 소득을 위해 초점을 맞추기 어려운 이유. 동시에 근

로세대의 부담만을 고려하기도 어려움. 

 따라서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여러 제도들을 결합하여 최적의 비용효율성을 고려하여 노인의 안정적 소득

과 근로세대의 부담가능한 수준을 맞추고자 하는 것임.

 미래 세대가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연금제도 지

속을 포기하고 세대 간 계약을 깨트리는 것임.

 따라서 지속가능성의 본질적 의미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해 미래세대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고 세대 간 연금계약을 지속해 나가고자 하는 것임. 다시 말해 보장성은 복지이고, 지속가능성은 경제라는

이분법적인 접근은 본질적 이해를 곡해하게 만듦.

 세대 간 공평성을 담보하고, 기본보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노후소득 기본보장을 위한 연금 개혁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소득계층별로 비용효율적인 최적의 제도조합을 통한 기본보장 달성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소득계층별 최적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통한 기본보장 달성

1. 국민연금의 1인 1연금 보편연금 의무화 및
20년 가입기간 담보 위한 연금크레딧 확대

 국민연금 1인1연금 보편연금화를 위한 의무가입화

 적정연금 급여수준 담보 위한 20년 가입기간 확보 위한 연금크레딧 대폭 확대

 연금가입소득 하한선 상향조정: 최저생계비 수준과 연동

 연금보험료 단계적 인상

 연금보험료 인상 상한(=세대 연금수익비 1.0) 설정

 현노령세대의 노후소득보장에는 중심적 역할에 한계
 미래 노령세대의 노후소득보장에는 중심적 역할 수행하도록 국민연금 보편연금화 및 연금크레딧 확대
 연금 가입소득 하한선을 최저생계비 수준과 연동하여 인상하여 실질적 소득 담보
 지속가능성 담보 위한 국민연금보험료 단계적 인상 및 세대수익비 1.0 담보 보증위한 연금보험료 상한 설정



국민연금 강화의 구체적 방안

1. 보편적 국민연금 전략
 모든 국민의 국민연금 의무가입
 국민연금 1인 1국민연금화를 통한 실질적인 전국민 연금화, 최소 20년 가입기간 확보

2.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보방안
 모든 국민의 최소 20년(240개월) 가입기간 확보를 통한 연금급여 수준 담보
 연금크레딧 확대(안)

 출산크레딧 첫째부터 적용: 1자녀당 12개월, 상한 36개월
 군복무크레딧 인정기간 확대: 6개월-> 복무기간, 최대 18개월
 실업크레딧 인정기간 확대: 구직급여 수급기간 최대 12개월 -> 생애기간 최대 60개월
 양육크레딧 도입: 1자녀당 12개월, 상한 36개월
 간병크레딧 도입: 1인당 12개월, 상한 24개월

 저소득층 연금보험료 지원

3. 국민연금 가입기준소득 하한선 인상
 하한선을 최저생계비와 연동하여 인상



1. 국민연금 강화 방안(계속)

4. 국민연금보험료 단계적 제고: 시급히, 필수적으로

 국민연금보험료 인상계획(안): 9%  12%   18%(40%급여율) 단계적 인상

 2023년 3%p 인상 이후 매년 1%p 인상, 2031년 20% 

 세대 연금수익비 1.0 담보 및 국민연금보험료 상한선 설정

 세대 연금수익비 1.0 담보 및 이를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선 설정

5. 국민연금 크레딧 및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

 연금크레딧 종류별 재정지원 다각화



2. 기초연금의 최저보증연금 위한 경과적 차등연금화

 기초연금을 최저보증연금으로 전환하는 경과 과정에서 소득계층별 차등기초연금으로 전환. 
최하위층의 경우 빈곤선에 부족한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보충.

 하위 20% 50만원, 하위 20-40% 40만원, 하위 50-70% 30만원

 장점 및 단점

장점: 높은 빈곤감소 효과, 최적 효율성 높은 편, 최저소득보증연금보다 행정적 부담 덜함.

단점: 차등 급여액 경계선 구분에 따른 민원 등 어려움 발생 가능성

 소요재정: 2022년 기준 24.2조 (현행 제도기준 21.5조원)

 빈곤율 감소효과

1인가구 기준
현행 기초연금
빈곤율(A)

개정기초연금
빈곤율(B)

빈곤감소폭
(A-B)

빈곤감소율
((A-B)/A)

중위소득 30% 기준(58.3만원) 25% 8% 17% 68.0%

중위소득 40% 기준(77.8만원) 32% 27% 5% 15.6%

중위소득 50% 기준(97.2만원) 40% 35% 5%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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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을 최저보증연금으로 변형하게 되면, 두가지 효과가 기대됨. 
 첫 번째는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이 차등적으로 두터워지는 효과를 가져 빈곤율 감소에 기
여할 것임. 

 두 번째는 국민연금 급여가 없거나 급여수준이 낮은 현세대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의 역할이 한
층 커졌다가, 현세대 노인들이 점점 퇴장함에 따라 기초연금 역할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어, 
향후 급증하는 제도부양비에 지속가능한 방안임.

 기초연금재정의 전세대 부담을 위한 부가가치세 기반 사회보장세 목적세 도입
 소득세 뿐만 아니라 소비세를 통해 사회보장 목적세를 조성하는 것을 통해 조세를 재원으로 부

과방식으로 운영하더라도 세대 간 부양 보다는 고령층도 사회보장재원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

 이를 통해 세대 간 부양이 아니라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으로부터 부담능력이 없는 계층으로의

계층연대적 소득이전이 기초연금의 중요한 개념으로 전환됨.

 이를 통해 기초연금은 세대부양 연금이 아니라 사회연대 연금이 되는 것이고, 인구구조 부담으

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됨. 기초연금이 노령층에 대한 범주적 기본소득이라고 볼 때 기본소

득 조성 재원이 세대 간 부양 중심의 개념에서 사회연대적 개념의 재원으로 전환되는 것이 타당



3. 퇴직연금의 내실화

 퇴직연금제도가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의 일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 개혁

 퇴직연금 운용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퇴직연금적립기금 수익률을 높여서 퇴직

연금의 내실화 방안 마련

 퇴직금적립금 일부는 국민연금보험료 부담분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 퇴직금적립금 8.3% 중 4%를 국민연금보험료 부담분으로 전환

 퇴직금적립금 4.3%는 급여율 10% 퇴직연금으로 실효화

 중소기업 근로자를 표적대상으로 한 공적 관리 퇴직연금을 만들어 급여율 10% 보장하는 퇴직

연금으로 만드는 방안 검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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